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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
배포 일시 2022. 11. 9.(수)

담당 부서
주거복지정책관

공공주택정책과

책임자 과  장 이소영 (044-201-4539)

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(044-201-4514)
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11.9) >

◈ 청년 특공 소득기준 월평균 449만원 이하, 대기업 다니면 청년 특별공급 못 받아

□ 정부는 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*을 발표

(10.26)하면서, 나눔형 및 선택형 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겠다고 

밝힌 바 있습니다.

    * 나눔형 25만호, 선택형 10만호, 일반형 15만호

□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한정된 재원 배분의 관점에서 일정한 소득·자산

기준 등을 적용해 왔으며, 

 ㅇ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 가구당 

월평균 소득의 140%(월 450만원), 자산기준은 순자산 2.6억원으로, 

원리금 부담 가능성,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

하였습니다.

 ㅇ 앞으로,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주자 선정 시 근로

기간, 소득수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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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아울러, 일반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

물량을 대폭 확대(14.7 → 50만호)할 계획이며,

 ㅇ 일반형 일반공급 비중 상향(15→30%) 및 추첨제 도입 등 균형 있는 

주택 청약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.

 ㅇ 비교적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소형평수 추첨제 도입 

등으로 청약 기회를 늘릴 예정입니다.

□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 받을 수 

있도록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 ㅇ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
